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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스마트 투표 활성화 방안

Ⅰ. 서론

   우리는 갈등이 일상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기존의 공공갈등

뿐만 아니라 주택, 환경, 교육, 교통 등 일상의 삶과 관련된 이슈들이 정치화되고

공공화 된다. 이는 갈등의 다변화를 초래하고 갈등의 영역 역시 공적 공간에서 생

활세계 중심으로 이동시킨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는 민주주의를 생활정치담론의 일

환으로 보고자 하는 시도들을 증가시켰다. 최근의 노력들은 학교, 직장, 마을, 협동

조합 등 개인이 소속되거나 관여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생활세계에서부터 민주주의

를 실천하고자 한다(조대엽 2014). 정치는 점점 분권화되고 공공성은 재구성된다. 시
민의 삶은‘정치’라는 영역 안에서 고려되기 시작했고 이로써 정치와 생활의 결합

이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변화 양상을‘생활 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포괄하고 생

활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치적 실천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무엇

보다 생활세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을 민주적 방식으로 관리하고 해소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 이는 곧 일상화된 갈등을 제도적 차원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시

도로서 본 연구는 갈등의 민주적 관리와 해소가 이해 당사자 간 투명한 의사결정과

정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생활세계의 효과적인 정치참여 방안으로‘온라인 투

표’를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생활 민주주의 시대에 맞는 효과적인 온라인 투표

방안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곧 스마트 투표로서의 온라인 투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때 온라인 투표는 생활세계 수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사안에 대한 시민참

여를 확대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아파트 입주민 대표를 선출하고 관리비

예산을 책정하고 마을사업을 주도할 사업체를 선정하는 일 등 우리의 삶의 터전은

우리 스스로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발전한다. 이러한 과정은 정책의 정당성 및 투

명성을 보장해줌으로써 정책의 원활한 실행에 힘을 실어준다. 결국 풀뿌리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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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스마트 투표는 자치(self-government) 실현의 영향력 있는 자원 중 하나인 것

이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사업에 온라인투표를 도입했다(서
울특별시 보도자료 2015/6/26). 도시재생사업은 초기 사업주도권 확보를 둘러싸고

주민갈등이 빈번한 쟁점사안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재생사업의 의

사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직접 참여율은 매우 낮았다. 또한 아웃소싱 용역을 통한 기

존의 서면결의 방식이 위조 및 변조 논란을 키워 주민의사결정의 적법성과 투명성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서울시는 2015년 6월 27일 서초구

방배13구역 추진위원회 임원선출에 온라인투표를 시범 도입했다(서울특별시 보도자

료 2015/6/26). 
   이러한 새로운 시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은 막중하다. 중앙선거관리위

원회는 정치참여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대표적인 제도적 기관이다. 그런데 그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된 역할은 공직선거에 치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 실천의 문제를 생활세계 수준으로 확대하여 다루게 되면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 역할 또한 새로이 확장되고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

다. 앞에서 소개한 서울시의 성공적인 온라인투표 실시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이 있기에 가능했다. 주민들이 PC나 스마트폰으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홈페이지(www.kvoting.go.kr)에 접속한 후 직접

투표에 참여한 것이다. 
   이제 우리가 수행해야 할 과제는 우리의 생활세계를 중심으로 대면하게 되는 다

양한 갈등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작업은 보

다 나은 사회통합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투표제도에 중점을 두

고 이를 생활 민주주의 시대의 스마트 투표의 시작점으로 본다. 나아가 이를 통해

스마트 투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요컨대 이러한 논의의 필요성은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시민 중심의 다양한 온라인 참여 시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술을 적용할 때 시민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여론조사를 수시로 실행할 수도

없고, 매번 전국민을 대상으로 전수 투표를 할 수도 없으며, 그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

을 확보하여 신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의 온라인 투표 발전 양상은 투

표 행위만을 자동화하는 것에 그쳤지만 지능정보화의 제4차 산업혁명(The 4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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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Revolution) 시대에는 투표 행위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술 환경에

서 어떤 투표를 하느냐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즉, 인물 투표에서 안건 투표, 의
견 수렴으로 영역을 확장할 수도 있고, 디지털 투표에서 모바일 앱(mobile application)
을 통한 상시적인 투표도 가능하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게 된 요인으로는 시민 중심 시대로 가치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이며, 큰 정치나 제도 정치만큼 생활정치와 미시정치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

고 실천과정에서 효능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가에 한정되었던 폐쇄적인 기

술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개방 기술이 되는 디지털 사회혁신(digital social 
innovation) 흐름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시민은 똑똑해지고 현대사회의 많

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여기에 탈물질주의 가치를 넘어선 다양한 가치가 삶에 스

며들면서 사회 내에서도 다양한 가치 추구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추상적 수준

의 민관 협치(governance)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효능감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시민

실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기적인 선거에서 제한된 인물 선택을 하는 것보다

상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을 선택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선택 범위와 선택 분야를 중심으로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사이에는 많은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가 존재한다. 흔히, 정보사회의 효과로서 인터넷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가 구현되고 이는 곧바로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다는 기술 결정론적․이
분법적 관점이 제시되지만, 실제로는 국가별 정치문화 조건에 따라 온라인 투표를 채

택하는 정도가 다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형태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무엇을 결정

하는가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첫째, 국가의 정치문화에 따라 각기 상이한 형태의 온라인 투표를 채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이나 인도 등에서는 일반적인 방식의 터치스크린 투표(혹은 키오스

크 kiosk 투표)를 국가가 일방적으로 채택하여 투표 행위만을 정보화하고 있다. 그러

나 미국의 경우에는 각 주에서 터치스크린 투표, 펀치카드 투표 등을 자율적으로 채택

하여 다양한 정보화 단계를 구현하고 있다. 한편, 인구가 130만 명으로 매우 적고, 사
회 전반의 정보화가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진 에스토니아에서는 세계 최초로 국가 전

체가 인터넷 투표를 채택하였다. 반면, 2005년에 전자투표 로드맵을 발표한 우리나라

에서는 여전히 제도 신뢰 문제가 장애물이 되어 국가 선거에 온라인 투표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그 사회의 정치문화와 국민들의 정부 및 제도에 대한 신뢰 정도

에 따라 채택하는 온라인 투표 형태는 차이가 있다. 
   둘째, 정보공개, 대화, 청원 과정으로 의견 수렴 방법이 확대되고 있다. 스위스에서

는 전세계에서 온라인 투표를 가장 자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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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에도 ICT가 작동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는 누구나 청원할 수 있는 청원 포털 체

인지닷(change.org)을 통해서는 매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많은 사람이 동조하고

있다. 미국 정부도 이러한 체인지닷의 시도를 벤치마킹하여 국민청원 포털을 구축하였

고, 이러한 인터넷 청원은 전자투표의 확장 형태로서 ICT를 통한 상시적인 의견 수렴

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제도 변화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 
   셋째, 모바일을 통해 투표 및 청원 시민기술(civic technology)을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최근 네트워크 정당 추진 과정에서 루미오, 리퀴드피드백, 데모크라시 OS
와 같은 투표 및 청원 시민기술이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기술은 결정을 지원(support)
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한 도구로서 그 안에 기본적으로 온라인 투표 기

술을 채택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원이나 정책 결정과 같은 서비스를 종합적

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구조 속에 온라인 투표가 발전하고 있으며, 그 과정

에서 민주주의의 형태는 단선적인 대의에 머무는 것이 아닌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운

형태를 도입하여 민주적 의견수렴을 더 강조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시민의 정보접

근 능력․토의 능력․의제생산 능력이 신장하면서 정당과 정부와 같은 기존 대의민주주

의 행위자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시민 스스로 토의와 의사결정 기반을 확보하는 직접

민주주의(direct democracy)와 협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가 효과적인 민주

주의 형태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조희정 2017).  

   생활정치와 미시정치의 시대

   한편으로는 생활 속에서 거시정치와 제도정치가 접근하거나 발견하기 어려운 지역

공동체 중심의 생활 의제제기가 급증하고 있다. 중앙집중적인 거시정치에 대한 반발과

비효능감,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신속한 의견 수렴의 필요성 증대, 그리고 멀리 있는

기술이 아닌 내가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의 효용성에 대한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생활 정치는 (거대 단위가 아니라) 최소주의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정의를 형

성하고, 자발성에 의한 (가상성을 포함하는) 상호작용을 이루며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

크 매개를 통해 결과나 목적만큼 중요한 수단의 변화를 이루고, 정치 형태가 이슈의

내용보다 중요해지는 국면을 형성한다. 
 지방자치제도와 같은 분권형 행정제도 역시 중앙집중적이고 거시적인 정책결정구

조의 변화를 낳고 있다. 이제 지역별로 결정해야 할 많은 사안들이 발생하였고, 시민

들은 그 과정에서 편리하게 ICT를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앞서 제기한 것처럼 정보공

개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청원에 이르는 전 과정에 ICT를 적용한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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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이제 민주주의는 이론적이고 추상적이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작은 것의 정치(politics of small things)
를 통해 생활의제 제시가 활성화되면 선거와 같은 제도적 효능감보다는 생활에서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실용적 효능감이 더 중요해진다. 즉, 제도 변화만큼 작은 의제의

현실화도 중요하다는 자각을 하게 됨으로써 정치범위의 확산성이 높아지고, 작은 참여

에 대한 책임성도 깨닫게 되는 것이다(조희정 2017).  

   개방형 신기술 공유의 시대

   기술적 관점에서는 전문가 중심의 폐쇄적 기술이 아닌 개방형 분산 기술의 공유가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 초창기부터 기술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개방의 가치를 포함

하고 있었지만 군사적인 필요와 전문가주의에 의해 여전히 한정된 사람들만 사용하는

폐쇄적이고 어려운 기술이라는 이미지도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이나 리빙랩 운동(living lab 
movement)을 통해 내가 만들고 내가 실천하는 기술이라는 가치가 더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듯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내

삶을 바꾸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실용적 가치도 증가하고 있다. 
 수동적인 기술의 수용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기술 생산자의 가치 속에서 나와 내

마을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 공동체주의, 기술 민주주의가 형성되고 있

다. 따라서 기술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하고 공유되어야 한다. 공동

체주의에 기반한 기술 공유 철학은 -소유와 무한 경쟁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받

아들이기 어려운 이상론의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정당․기업의 위기가 주기

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에서 공동체성 회복을 주장하고 아래로부터(bottom-up)의 시민사

회 활성화를 도모한다(조희정 2017). 

 스마트 투표 활성화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로드맵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생활 민주주의 시대의 스마트 투표 활성화를 위한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시민 중

심의 다양한 온라인 투표의 시대, 생활정치와 미시정치의 시대, 개방형 신기술 공유

의 시대의 도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 제도 운영의 개선과 확장을 요

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온라인투표시스템 K-voting이 시민과 제도의 보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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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한 소통에 기여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 이제 K-voting은 생활 민주주의

시대 스마트 투표가 가능한 제도로서 탈바꿈 되어야 할 때이다.  
   <그림 1>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로드맵을 보여준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풀뿌리 생활정치 차원에서 그 동안 대표선출과 안건 결정(선
호·척도 투표)(top-down) 수단으로만 머물러 있던 K-voting의 기능을 민간단체의

회원, 지역 공동체의 주민이 능동적으로 활용(bottom-up)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하고자 한다. K-voting 구조 안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의제를 제시하고 최종 결정에

이르는 정책결정과정의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투표

방식의 적용 단계를 단순히 선호·척도 투표나 여론조사 수준을 벗어나 의제에 관

한 정보 공개 및 공유와 토론이 가능한 구조로 확장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이해

당사자들이 의제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온라인 참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는 곧 참여의 극대화를 가져와 정책결정의 투명성 및 정당성을 마련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풀뿌리 생활정치에서의 K-voting의 역할을 지역 생활정치 나

아가 국가 생활정치에서의 역할로까지 넓히고자 한다. 풀뿌리 생활정치는 일상의

생활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때 K-voting은 학교, 마을, 아파트에서 실시되

는 민간선거나 협동조합의 선거를 돕는 위탁선거의 중심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유발한다. 지방정부의

정책이슈들을 주로 다루는 지역 생활정치가 그렇고 중앙정부 수준의 정책이슈를 다

루는 국가 생활정치가 그렇다. K-voting의 역할 중 하나가 갈등 관리라는 점을 고려

할 때 스마트 투표로서의 K-voting의 기능이 풀뿌리 생활정치뿐 만 아니라 지역 생

활정치 그리고 국가 생활정치의 정책결정과정에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궁극적으로 생활 민주주의는 우리가 선출한 대표가 우리의 선호를 잘 대

변할 때 실현된다. 이렇게 볼 때 공공 부문에서의 K-voting의 역할은 공직 후보자

선출에도 기여해야 한다. 아직 우리의 공직선거에서 온라인투표제도의 도입은 시기

상조이다. 그러나 후보자 공약 검증 등과 같이 대표선출과정에 K-voting이 기능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다. 이에 따라 기초-광역-중앙 수준의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들이 제시한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장을 K-voting이 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투표율을 높이는 데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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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생활 민주주의 시대 스마트 투표 활성화를 위한 선관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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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

   그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 확대 및 공직선거의 올바른 시행을 위

해 노력해 왔다. 그 가운데 하나가 생활세계의 선거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특히 협

동조합 등에서 실시하는 선거가 혼탁해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법규정비를 통해 위탁선거를 실시하

거나 민간선거를 지원해 왔다. 이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은 선거행정서비

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 통합을 유도하는 데 기여한다.
   이의 일환으로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로운 투표 방식을 도입했다. 온라

인투표시스템이 그것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 10월부터 온라인투표시스

템 K-voting1)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은 학교, 아파트, 마을, 협동조합

등과 같은 생활세계 공동체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뿐 만 아니라 특정 의제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정책결정을 위해 활용된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대표를

선출하거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에도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 K-voting을 분석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정당 경선, 민간선거 지원을 중심으로 K-voting의 활용 실태를 살펴본

다. 다음으로 스마트 투표(smart voting)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스마트 투표를 향한

K-voting의 역할 확장에 관한 논의를 한다. 

1. 온라인투표시스템 K-voting의 운영

1) 정당 경선

   우리의 정당 경선 경험에서 2002년 민주당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은

인터넷 투표를 도입한 첫 사례로 회자된다. 그 당시 민주당은 전체 선거인단의 50%
인 일반국민 공모 선거인단의 신청자 중 탈락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투표를 실시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 온라인투표시스템 K-voting을 개시한 이후, 
K-voting의 활용 영역을 넓히는 데 주력했다. K-voting이 위탁선거나 민간선거뿐 만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 K-voting 웹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www.kvoting.go.kr/NecVote/html/main/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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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정당 경선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의당은 K-voting의
첫 지원 대상이다. 정의당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에 K-voting을 활용했다. 정의당은 비례대표와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를 선출하는 경

선에서 2만 2000여명의 선거인이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해 투표에 참여하도록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역

시 위탁관리 했다. 그 가운데 바른정당은 대선에서 처음으로 K-voting을 활용하여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의원을 제외한 당원 4만 9052명 중 1만 5971명이 참여

했으며 투표율은 32.56%를 기록했다(중앙일보 2017/03/28). 

2) 민간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투표시스템 K-voting을 통한 민간선거 지원에도 적

극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민간선거 지원은「정당 및 단체 등의 선거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2) 이 규정에 의하면, 제5조 ②의 1항‘법률에 의하여 설치되

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받는 법인·단체’, 2항‘전국단위의

직능단체’, 3항‘그 밖에 관할위원회가 선거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법인·단체’
가 선거지원 대상이 된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선거, 상가번영회장선거, 마을이장

선거, 각종 자생단체의 선거, 학생회장선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공주택의 온라인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지원으로 더

욱 활발하다.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하

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목적으로 온라인투표서비스를 지원한다. 대전 중구청은 300
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승강기 등이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단지별 연2회까지 온라인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3) 지원

항목은 동 대표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관리규약의 제·개정, 공동주택 관리

방법의 결정 등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온라인투표가 대상이 된다. 
   한편 서울시는 2013년부터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 강화방안의 일환으로‘맑은 아

파트 만들기’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는 아파트관리에 대한 주민참

여를 확대하고자 했는데 그 방안 중 하나가 온라인투표제도의 도입이다. 서울시는

2015년 2-8월 동안 23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온라인투표제도를 운영한 결과 평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6년 3월 31일「정당 및 단체 등의 선거지원에 관한 규정」이라

는 훈령 제331호를 발령하였다.  
3) 전자투표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투표 시행 전에 구청 건축과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구청에 소요비용 신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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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51%의 투표율의 성과를 얻었다(서울시 보도자료 2015/11/25). 이는 기존의 서면

투표 방식(10-20%)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서울시 보도자료 2015/11/25). 더군
다나 아파트 선거에서의 높은 투표율은 입주민 간 갈등 해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보인다. 2016년 기준 서울시 아파트 신고상담이 가장 빈번했던 분야는 입주자대

표회의운영, 선관위구성, 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신고상담 건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2013년 514
건, 2014년 417건, 2015년 319건, 2016년 131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머니투데이

2017/03/02). 

시 범 아 파 트 명 투 표 율
1차 성 북 구  종 암 2 차  S K 뷰 아 파 트 56.10%
1차 동 대 문 구  롯 데 캐 슬 피 렌 체 아 파 트 61.95%
1차 송 파 구  잠 실 레 이 크 팰 리 스 아 파 트 51.68%
2차 동 작 구  이 수 힐 스 테 이 트 아 파 트 33.67%
2차 송 파 구  오 금 현 대 아 파 트 46.74%
2차 서 대 문 구  천 연 뜨 란 채 아 파 트 43.70%
2차 영 등 포 구  당 산 강 변  레 미 안 3 차 아 파 트 39.20%
2차 동 작 구  상 도 엠 코 타 운 애 스 톤 아 파 트 66.70%
2차 동 작 구  흑 석 한 강 푸 르 지 오 아 파 트 63.50%
2차 송 파 구  가 락 우 성 2 차 아 파 트 64.80%
2차 마 포 구  상 암 월 드 컴 4 단 지 아 파 트 59.39%
2차 광 진 구  광 장 현 대 5 단 지 아 파 트 55.34%
2차 용 산 구  용 산 시 티 파 크 2 단 지 아 파 트 57.22%
2차 구 로 구  고 척 대 우 아 파 트 42.10%
2차 도 봉 구  창 동  현 대 1 차 아 파 트 64.89%
2차 동 대 문 구  래 미 안  장 안 2 차 아 파 트 51.26%
2차 송 파 구  위 례 송 파 푸 르 지 오 아 파 트 60.87%
2차 서 초 구  방 배 롯 데 케 슬 아 르 떼 아 파 트 48.25%

<표 1>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시범실시 대상단지

   *출처: 한수정 외(2016: 11)

   서울시 동대문구 역시 아파트의 공정한 선거관리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온

라인투표 지원에 힘쓰고 있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투개표시스템으로 비리 발생

을 사전에 방지하고 아파트 입주민의 저조한 투표율을 높이고자 한다. 동대문구도

‘맑은 아파트 만들기’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7년도 온라인투표 비용을 상시 지

원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단지별로 온라인투표 비용의 1/2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보조금은 공동주택 세대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도민일보 2017/02/21). 
   서울시 노원구는‘공동주택 온라인투표제도’활성화를 위해 온라인투표를 시행하

는 아파트 단지에 온라인투표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노원뉴스 2016/08/29). 노원구는

단지별 온라인투표 비용을 아파트 가구 규모, 투표 횟수에 제한 없이 전액 지원한다. 



- 11 -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공동주택 251개 단지 160,041세대이며, 지원 분야는 입주자대표

회의 구성원이나 임원 선출·해임, 관리규약 제·개정 찬반 투표 등 입주민들의 의사

결정이 필요한 아파트 관리 전반적인 사항이다. 온라인투표의 장점은 입주민들이 PC, 
휴대폰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주민

참여를 높여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 K-voting은 풀뿌리 수준

에서의 주민참여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한다. K-voting은 2016년 8월 말까지 아파트

입주자대표선거 등 총 1,053건의 민간선거에서 100만여 명이 이용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평균투표율은 기존 10-20%에서 50-60%까지 상승했다. 춘천의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2016년 동대표 선출에 K-voting을 이용하였는데 총 889세대 중 741세
대가 투표에 참여하였다.4) 그 결과 20-30% 수준에 머물렀던 투표율이 83.3%까지 상

승하였다(중부매일 2017/02/21). 부산 역시 아파트 입주민대표 선거에서 온라인투표

를 활용한 경우 투표율이 상승하였다. 투표소를 직접 찾아가서 투표한 경우 투표율

이 30%에 불과했으나 온라인투표로 할 경우 6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한 공공주택(아파트) 선거 투표율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과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온라인투표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역시 높다. 앞에서 예로 든 부산 아파트 주민

의 경우 97%가 온라인투표 방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연합뉴스

4) 이 중 690세대는 모바일투표, 나머지 51세대는 현장투표를 실시했다. 



- 12 -

2017/02/28). 이는 주민이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생활공간의 일에 대해

쉽고 편리하게 관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대

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선거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여부에 달려있다. 한 예로 온라

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서울시 한 아파트 주민은“온라인 투표는 1분이면 충분하고

무엇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하다 보니 결과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언

급했다(한국아파트신문 2015/06/10). 한 정비사업조합은 임원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

에 위탁하여 치렀는데 조합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동시에 조합원들의 58.2%가 선

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위탁관리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가장 큰 이유로“선거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서”(73.4%)를 꼽았다. 

   

<그림 3> 위탁선거 만족도: 선관위에 위탁한 사유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2: 13)

 2. 스마트 투표의 필요성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 K-voting은
주로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택투표 혹은 정책결정을 위한 찬반투

표 위주로 활용되어 왔다. 그 결과 투표율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특히 풀

뿌리 수준에서는 주민의 온라인투표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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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풀뿌리 생활정치 영역에서의 주민자치의 확장을 고려할 때 기존의 온라

인투표시스템은 의견수렴 방식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의 시스템은 대표를 선출하거나 공동체의 대표 그룹에서 제시하는 안건에 대한 선

호 및 찬반 투표에 그친다. 그 가운데에서도 대표 선출에 관한 투표가 가장 일반화

되어 있다. <그림 4>는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데 최근 3년간 공공주택에서 실시한

투표의 종류를 살펴보면 안건 결정에 비해 임원 선출 목적의 투표가 더욱 빈번하게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공동주택(아파트) 투표의 종류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과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그러나 갈수록 풀뿌리 수준에서의 주민자치의 힘은 커지고 있다. 이미 많은 마을

및 아파트 공동체에서 주민이 직접 사업 시행이나 예산 사용의 결정권을 갖는다. 서
울 성북동의‘성북동 마을계획단’은 동네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마을 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중앙일보 2017/04/24). 이들은 동네 공원이 쓰레기 무단 투기로 몸

살을 앓자 나무심기 아이디어를 냈고 결국 구 예산 3000만원으로 공원 나무 심기를

포함 총 9개의 사업을 직접 진행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 중구 역시 전체 15개 동별로

주민 30여 명이 모인‘마을 협의체’가 활동 중이다(중앙일보 2017/04/24). 이러한 단

체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주민 스스로 동네 개선에 나선다.  
   이러한 현상은 풀뿌리 수준의 생활정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정치참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작게는 입주자대표위원회가 안건을 제시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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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선호 여부를 묻는 방식(top-down)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안건을 생성하고 의

견 수렴을 거쳐 정책을 제시하는 방식(botom-up)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자가 정책 집

행이나 평가 과정의 참여라면 후자는 정책 설계 과정의 참여이다. 물론 기존의 제도

중에는 주민제안제와 같이 정책 설계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도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참여 절차가 번거로워 효과적인 시민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희망제작소 2013). 
   온라인 기반의 참여시스템은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제 공공

서비스는 공무원과 시민 그리고 시민단체 등과 같이 다양한 행위자들의 협업을 통해

생산된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온라인 피드백 시스템(e-feedback 
mechanism) 그 이상의 도전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시민 맞춤형 정책 결정과 맞닿아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 역시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주민이 직접 안건을 제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토론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이러한 참여 과정 역시 넓은 범위에서 투표행위에 해당한다. 이
것이야 말로 생활 민주주의 시대에 맞는 스마트 투표로서의 K-voting의 역할이다. 이
제 온라인투표 시스템은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혁신적인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

가 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의 요구를 이해하고 반영하는 데 더욱 유연한 플랫폼이 되

어야 한다.

 Ⅲ. 스마트 투표 방식과 적용: 해외 사례

신기술과 탈권위주의 환경변화 속에서 전통적 방식의 투표가 스마트 투표로 전환

하기 위해 직면한 문제는 수동성‧단절성‧기술낙후성을 들 수 있다. 첫째, 유권자의

적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동성 문제이다. 즉, 전통적 방식의 투표에서는 정해진

선거일에 나가서 투표용지에 도장 한 번을 간단하게 찍는 정도의 의사표현 행위에

한정되기 때문에 수동적 방식의 선호투표에 머물렀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후보나

이슈를 시민 스스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조직 혹은 기관이 이미 정해진

의제를 제시하기 때문에 시민은 최종 추인만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즉, 일방적

으로 정부가 의제와 인물을 결정하고 나머지 최종 인증을 시민에게‘요구하는’방
식으로만 진행되어 많은 사람의 편리한 참여를 자유롭게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었

으며 나아가 권위적이라는 불만을 야기하기도 했다. 
둘째, 결과 중심성이 과정 중심성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단절성 문제이다. 즉, 결

과만 반영하는 전통적 방식의 투표에서는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

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토론하며, 신속하게 결정하는 다양한 방식은 존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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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기 때문에 선호투표 외의 다양한 의견수렴방안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셋째, 신기술을 적용하지 못하는 기술낙후성의 문제이다. 스마트 투표 환경에서는

과거와 같은 전자투표같은 방식을 넘어선 소스 코드(source code) 공개나 블록체인

(block chain), 모바일 앱과 같은 기술 적용이 필요한데 이는 기술 선택의 문제가 사

회적 신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활한 신기술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문제는 전문 기술 채택과 동시에 사회적 동의와 신뢰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기술을 적용한 외국의 스마트 투표 방식은 단지

전자적 방식으로 투표방법을 전환하는 초기 유형에서 진화하여 시민 중심성, 과정

중심성 및 기술개방성이 확대되고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정보공개, 토론, 선호투

표 그리고 후보자 선정의 방식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그 적용범위도 중앙정부

에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네트워크, 지방정부, 정당, 
비영리기관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탈권위주의 네트워크 시

대에 적용가능한 스마트 투표의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도적으로 지속가능

한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 

구분
기 능

유 형
정 부 활용 범위

투표

정보제공, 토론, 투표 DemocracyOS(아르헨티나) 정당, 정부, 학교

정보제공, 정책결정, 투표 MiVote(호주) 정당, 비영리단체

의제제안, 투표 Brigade(미국) 지방정부

토론, 투표 vTaiwan(대만) 중앙정부

토론, 정책결정, 투표 pol.is(대만) 중앙정부

의제제안, 토론, 투표 Loomio(스페인) 정당

의제제안, 토론, 선호투표 Liquid Feedback(이탈리아) 정당, 비영리단체

오픈소스투표 Agora Voting(스페인) 정당

청원
정부 청원 We the People(미국), e-petitioner(스코틀랜드)
민간 청원 Change.org, Avaaz, 38 Degrees 

<표 2> 스마트 투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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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제제안·토론·선호·대표 선출 유형

1) 정보제공, 토론, 투표 유형: 아르헨티나의 데모크라시OS(Democracy OS) 

   2015년 3월, 아르헨티나의 열린 투표 시스템 데모크라시

OS(http://www.Democracyos.org)는 블록체인을 적용하여 서비스를 개선하였다. 2012
년 피아 만치니(Pia Mancini)와 그녀의 동료들이 만든 데모크라시 OS는 오픈소스로

제공되며, 깃허브와 인스톨레이션(Installation)에서 공유되고, MIT 라이선스를 채택하

고 있다. 

<그림 5> 데모크라시 OS

* 출처: http://www.Democracyos.org

   21세기 환경에서 19세기 기술을 사용하는 모순을 타개하기 위해 만든 데모크라

시OS는 의회 제출 법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법안 내용에 대한 쉬운 해설, 법안제

출 현황 및 이에 대한 정보 제공, 찬반 투표, 댓글 토론이 가능하다. 부에노스 아이

레스 시의회, 튀니지, 멕시코 연방정부, 인도, 페루, 프랑스, 콜롬비아, 프랑스 공립

중학교 개혁정책 토론 등 지역행정, 국가정치 및 UN기후변화협약의 정책 결정 과정

에 활용되고 있다. 
 데모크라시 OS를 이용하여 400개 법안 중 토론과 표결을 거쳐 16개 법안이 부에

노스아이레스 법안으로 상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실제 정당(El Partido de la Red)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도한 다국어 서비스로서 35개국 15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시민 주도 상설 정치연대인 바르셀로나 엔 꼬뮤(Barcelona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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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ú)가 데모크라시 OS를 이용하여 정책을 결정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조직 내에

서 제기된 44개의 제안과 데모크라시 OS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16개의 새로운

제안을 받아 아고라 보팅(Agora Voting)을 통해 투표하여 최종 정책을 확정하였다. 
그 결과, 고용창출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주택담보 대출 피해자들의 강제 퇴거 금지

와 은행 재협상, 공공재에 대한 민영화 프로젝트 재검토 등이 시행되었다. 

2) 정보제공, 정책결정, 투표 유형: 호주의 미보트(MiVote)

   이데올로기와 당파성을 배제하며, (16세 이하 호주 시민 포함) 모든 시민의 정책

의견을 수렴하는 호주의 미보트(http://www.mivote.org.au)는 2016년부터 시작했으며

모바일 앱으로도 서비스되는 의견 수렴 서비스이다. 미보트는 적극적인 민주적 가

치 수호, 해결가능한 정책 접근, 투명성 확보, 정책결정 전에 의견 수렴, 모든 이슈

에 대한 정보 제공, 기업‧조합‧싱크탱크 및 다른 기관의 정책에 대한 영향력 확대 등

을 지향한다.
 미보트는 총 4단계로 진행되는데, 먼저, 1단계에서는 특정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와 관련될 개연성이 높은 정책을 알리면 이용자는 이에 대해 투표할

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다. 2단계에는 정보제공을 하는 단계로서 이용자가 선택한

정책에 대한 관련정보(information pack)를 제공하여 정책에 대한 지식을 교육하는

단계이다. 3단계에는 이용자의 의견을 투표하는 단계이며, 마지막 4단계에서는 48시
간 이내에 투표결과를 모든 이용자에게 알린다. 

<그림 6> 미보트 작동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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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www.mivote.org.au/how-it-works
 
3) 의제제안, 투표 유형: 종합 온라인 공론장, 브리게이드(Brigade)

 2014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브리게이드(https://www.brigade.com)는‘입장을 표

명할 때 민주주의가 시작된다(Democracy starts when you take a stand)’는 슬로건

하에 관심사별 주제에 대해 찬성․반대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밝힘으로써 의견을 나

눌 수 있는 온라인 공론장이다.
 브리게이드는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후보자, 정책실무자에게도 적극적으로 정보

제공하며, 웹페이지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가입 선택 후, 
자신의 성향(진보, 보수, 중도, 자유주의적 등)과 지지하고자 하는 사람의 행동형태

(조직결성, 의제 반대 혹은 찬성, 저항, 교육, 자원봉사, 투표)를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의 프로필 설정에서는 선거, 외교정책, 정부, 금융․재정, 경제, 국내폭력, 도
박, 총기, 의약정책, 보건, 교육, 낙태, 동물보호, 에너지, 기후변화, 환경, 식품 항목

에서 5개의 관심주제를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타임라인에서는 이용자가 최신

이슈 중에 관심 주제를 선택하면, 주제 목록을 제시하고 찬성과 반대를 선택하게

한다. 
찬성과 반대 의견을 표시할 때에는 추가 서비스인‘왜냐하면...(Because...)’란에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이슈별로 다른 사람과의 의견 비교를 즉각적으로 수치화

하여 알려주고, 새로운 온라인 그룹을 만들어 공동실천 모색이 가능하도록 한다. 많
은 지지를 받은 사람은 영향력 지수(Impact Score)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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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브리게이드

   *출처: https://www.brigade.com

 2015년 미국 지방선거에서는 브리게이드를 통해 유권자들을 위한 쌍방향 투표가

이드 기능을 제공했다. 유권자가 해당 지역 선거 이슈와 관련있는 항목 20개에 찬

성․반대를 기입하면, 자신의 성향과 부합하는 후보를 찾을 수 있고, 투표소 정보와

시간도 바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이용자들이 선거 쟁점인 지역현안

에 동의하는 이들과 온․오프라인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고, 후보와 지역단체에

는 유권자의 찬/반 의견 통계도 제공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의 67%는 청년층으로

나타나 정치관심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4) 토론, 투표 유형: 여론 수렴을 위한‘vTaiwan’플랫폼과‘g0v’
 
 2014년 대만 해바라기 운동 이후, 지방선거에서 브이 타이완(vTaiwan, virtual 

Taiwan, https://vtaiwan.tw)5)을 이용하였고, 그 결과 국민당(Kuomintang, KMT)은 패

배하고 총통은 사임하였다. 새로운 대만 행정원장 마오즈궈(Mao Chi-Kuo)는 정보

공개, 빅데이터, 크라우드소싱에 기반한 플랫폼을 설치하기로 약속하였고, 2년간의

개발기간을 걸쳐 브이타이완이 채택되었다. 즉, 정부가 해바라기 운동 기간 동안 탄

생한 디지털 행동가 단체인 거브제로(g0v)에 요청하여 만들었지만, 정부와는 독립적

인 플랫폼으로 작동하였다. 

5) Simon, Julie, Theo Bass, Victoria Boelman & Geoff Mulgan(2017. 2: 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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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브이타이완 진행절차1

*출처: Simon, Julie, Theo Bass, Victoria Boelman & Geoff Mulgan(2017. 2: 73)

   브이타이완은 특정 이슈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에서

토론하는 도구이다. 진행과정은 해당 이슈에 대한 다수의 견해를 이해하는데 특히

효과적이며, 복잡하고 논쟁적인 이슈에 대한 협의와 동의에 도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브이타이완은 총 4단계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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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브이타이완 진행절차2

 *출처: Simon, Julie, Theo Bass, Victoria Boelman & Geoff Mulgan(2017: 65)

   첫째, 폴리스(pol.is, https://pol.is/gov, 슬로건: Democracy, Meet AI)6)라는 개방형

인공 지능형 대화 도구(open source survey tool)7)를 페이스북 광고 및 이해 관계자

네트워크를 통해 배포한다(objective stage). 둘째, 학자와 공무원이 이슈에 응답하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공개회의를 방송한다(reflective stage). 셋째, 시민 사회와 정

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 회의가 열리고 원격 참가자에게 방

송한다(interpretive stage). 넷째, 정부는 합의 도달 지점에 행동을 결부시키거나 그

러한 합의점이 (아직) 실현 가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점진적 설명을 제공한다

(decision stage). 해바라기 운동 후 1년여가 지난 2015년 12월 기준으로 브이타이완

의 메일링 리스트 구독자는 1만여 명이고, 참여자는 1천여 명에 이른다. 브이타이완

의 첫 번째 의제인 Closely Held Company Law 토론에는 2천여 명의 시청자가 참여

하였으며, 총 200명이 제안하였고, 스트리밍 작업에는 20여 명이 참여하였다. 

6) https://www.youtube.com/watch?v=WA1EAig_P4s
7) vTaiwan과 pol.is는 깃허브에 공개한다(https://github.com/g0v/vtaiwan.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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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론, 정책결정, 투표 유형: 빅데이터 여론 분석 시각화 프로그램 폴리스(pol.is)

   폴리스(POL.IS, https://pol.is/gov)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얘기할 수 있는 서비스이

다. 폴리스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시민

의 의견 지도를 제공하여,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다이어그램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0> 폴리스 메인 화면

                 *출처: https://pol.is/gov

   폴리스는 누구나 쉽게 웹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생각을 폴리스에 쏟아낼 때마다 고도화된다. 폴리스 이용 과정

에서 이용자들은 합의내용과 이견의 지점들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예를 들

어 아침에 시장(mayor)이 폴리스에 질문을 올리면 시민이 의견을 제시하는 식으로

민관 소통방식의 변화를 도모하며, 나아가 공동체 전체의 소통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이다.
 대만에서 우버X(UberX) 도입 이슈에 대한 폴리스 대화에는 47,539명이 참여하여, 

1,737명이 투표하고 196여 개의 의견을 제출하였다(Simon, Julie, Theo Bass, Victoria 
Boelman & Geoff Mulgan 2017. 2: 30). 2016년 초, 대만 정부는 폴리스를 이용하여

미국-대만 비즈니스 공동협정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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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폴리스의 우버X 여론 수렴 방식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09Lqj5lazKM

<그림 12> 폴리스의 우버X 여론 분석 시각화 사례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09Lqj5lazKM

 이 과정에서 여론 시각화 기술을 담당한 폴리스는 미국의 개발자 콜린 맥길

(Colin Megill)이 2012년에 개발한 인공지능(AI) 여론 분석 프로그램으로서 다수의 여

론을 한 눈에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콜린 맥길은 2008년 세계 경제위기와 아랍의

봄 혁명을 보면서 폴리스를 개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시민과 정부의 관계를 바

꾸고 싶다.”『한겨레 21』2016년 3월 2일자). 
 폴리스가 브이타이완과 연결되는 발화점은 대만의 페이스북 논쟁이었다. 대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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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콘퍼런스에 중국인 패널이 초대될 예정이었는데, 초대 여부에 대한 논쟁이 발생

했다. 그들이 기술사회에서 정의롭지 않은 일을 하기로 유명한 중국 기업에서 일하

는 직원들이었기 때문이다. 누군가‘그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을 관련 콘퍼런스에

초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을 올리자, 여기에 200여 개의‘화난’댓글이 달

렸다. 서로 싸우는 듯했고 이야기는 공전했다. 
 그때 거브제로 운영자 치아량카오가 폴리스 링크를 걸고‘여기에서 이야기해보

자’는 글을 올렸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폴리스에서 이 안건과 관련해 자신의 의

견을 올리고 서로의 의견에 투표했다. 폴리스는 그에 따라 사람들의 의견 지형도를

그렸다.‘초대해야 한다’는 그룹과‘초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두 그룹으로 나뉘

었는데, 90% 이상의 사람들은‘콘퍼런스 책임자가 올바른 결정을 할 거라 믿는다’
고 표현했다. 

 또‘그 중국 기업이 매우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의견에도 90% 이상의 사람들

이 동의했다. 즉, 서로 찬반 여부에 대해 갈등하고 있는 듯 보였지만, 결국은‘자신
들의 커뮤니티를 신뢰하고, 그 커뮤니티가 갖고 있는 공동선에 대부분 동의한다’
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내면 잡음은 줄어들고 효용성이 증

가한다고 맥길은 말했다(“시민과 정부의 관계를 바꾸고 싶다.”『한겨레 21』2016
년 3월 2일자). 

6) 의제제안, 토론, 투표 유형: 스페인 포데모스 정당의 루미오(Loomio)

 스페인 신생정당 포데모스는 뉴질랜드 기업 엔스파이럴(enspiral)이 제작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인 루미오(Loomio, https://www.loomio.org)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

렴한다. 루미로는 2012년 뉴질랜드의 벤 나이트(Ben Knight)가 공동제작한8) 협업 투

표 도구로서, 개방적이고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다. 

8) https://youtu,be/AJnjTd9u4z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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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루미오

        *출처: https://www.loomio.org

 루미오는 오픈소스로 제공되며, 의제 제안 → 토론자 가입 → 토론 → 투표(찬
성, 반대, 유보, 차단)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토론 과정에서는 이미지, 동영상, 파일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고, 관심있는 사람들이 계속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위키 방식과 같은 토론이 이루어진다. 다른 이용자는 등록 의견에 대해 4가지 의견

버튼을 누를 수 있으며, 의견과 함께 트위터에 쓸 정도만큼의 아주 짧은 이유를 제

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토론을 통해 하나의 합의점에 도달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루미오는 조직과 네트워크 규모에 따라 이용요금을 차별 부과하는 유료서비스인

데, 1인당 평균 월 2-5달러를 부과하지만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요금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93개 국에서 32개 언어로 제공되며, 그 결과 80,000명이 18,000개
의제그룹을 만들어 26,000건의 의사 결정을 하였다. 

 뉴질랜드 웰링턴 시의회도‘주류 제한 정책’개정시 루미오를 사용하였는데 토

론 진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할 때에는 시의회 공무원과 같은 전문가가

정보를 제공하여 질적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2012년 헝가리에서

최초로 베타 버전의 루미오를 응용하여 정부의 교육예산 삭감 정책에 대한 학생들

의 반대 토의 과정에 사용하여 대학생, 고등학생, 교사, 교수 등 수백 명이 교육 예

산 삭감 반대 운동의 방향․전략․원칙을 민주적으로 결정한 결과 정부는 정책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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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 외에도 뉴질랜드 시민단체와 시의회, 여행사 등 기업 위키미디어 재단

(WikiMedia Foundation), 브라질과 그리스의 해적당(Pirate Party), 소프트웨어 프로젝

트(Software Project), 사회운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이 루미오를 이용하였다. 가
장 많은 트래픽(traffic)이 발생한 곳은 스페인으로서 2014년에는 전체 트래픽의 60%
가 스페인에서 발생하였다. 

7) 의제제안, 토론과 선호 투표 유형: 리퀴드 피드백(Liquid Feedback) 

 2010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리퀴드 피드백(http://liquidfeedback.org)은 체인지닷

(change.org)처럼 참여 인원이 많아 일반적인 포럼이 불가능할 경우 대화가 부족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리퀴드 피드백은 개인별 발언과 투표를 공개

하며, 의제 제안→10% 지지→슐츠 방식 표결(Schulze Method, 선호하는 순서대로 1
위부터 끝까지 기입하는 방식, 위임 가능)로 진행되는데 2009년 해적당(독일, 브라

질, 스위스 등), 포츠담 대학교 학생회, 이탈리아 오성 운동당이 활용하였으며, 정당

뿐만 아니라 11,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독일 슬로 푸드(Slow Food)와 같은 협

회 및 비영리단체에서도 조직원을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그림 14> 리퀴드 피드백

   *출처: http://liquidfeedbac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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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정당의 조직화에 효과적으로 이용되기도 한 리퀴드 피드백은 첫째, 안
건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 둘째, 기술 시스템을 이용한 많은 참여 유도, 셋째, 비
생산적인 말싸움 배제, 넷째, 찬반 투표를 넘어선 대안 도출, 다섯째, 만장일치와 같

은 정치적 결정방식 배제, 여섯째,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의사결정방식 제시라는

여섯 가지 목표 하에 정책 사안별로 직접 투표하거나 해당 사안에 한해 다른 플랫

폼 이용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즉, 위임, 선호도 표현, 의견수렴, 의견수정이 가능한 대화형 민주주의를 구현하

고자 하며, 중앙정부의 시민 참여부터 지자체의 지역 정책 이슈, 사기업의 전략적

결정 사안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안건이 신규 등록 또는 토론 진행 단계에 놓여 있을 경우에는 보충하거나 수정

도 가능하다. 이때 최초 아이디어 제시자 뿐만 아니라 일반 지지자들도 안건을 보

충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토론은 일정기간을 지나면 종료되고, 이때부

터 안건 내용 수정은 할 수 없다. 투표단계에서는 슐츠 방식을 통해 마음에 드는

단 한 개가 아닌 선호도에 따라 1위부터 기입한다. 사용자 확인을 위해 시스템 데

이터에 접근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전략적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 진

행중인 안건에 대해서는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다. 리퀴드 피드백은 아이디

어를 크라우드소싱할 수 있고, 제출된 정책 아이디어들에 대한 선호도를 물을 수

있으며, 위임 수준 또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다. 

8) 오픈소스 투표 시스템 유형: 스페인 포데모스 정당의 아고라보팅(Agora Voting)

 2014년 스페인에서 개발된 아고라보팅(https://agoravoting.com, http://agoravoting.org)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안에 강한 투표시스템으로서 웹이나 모바일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오픈소스로 깃허브에 공개하고 있으며,9) 저비용이므로 누구나 다운로드

가능하다.10) 2014년 스페인 신생정당 포데모스(PODEMOS)는 예비선거에서 아고라보

팅을 활용하였다. 포데모스 집행부 선출에는 55,000명이 참여하여 아고라보팅으로

26명의 집행부를 선출하였으며, 유럽의회 예비선거에서는 30,000명이 참여하였다. 

9) https://github.com/agoravoting/agora-ciudadana/wiki
10) 아고라보팅 소개 동영상은 https://www.youtube.com/watch?v=rwHCR0bDK3c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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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아고라 보팅

           *출처: http://agoravoting.org

2. 온라인 청원

 청원은 시민들이 해결을 원하는 문제를 알리는 방식이다. 문제의 내용은 억울함

호소, 지원 요청 혹은 정치적 의견일 수 있다. 청원을 통해 많은 사람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될 뿐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고,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법제도를

만들 수 있다. 시민생활과 멀리에 있는 제도를 시민 가까이 끌어올 수 있는 것이다. 
 온라인 청원(online petition)은 전자청원(e-petition) 혹은 인터넷 청원(internet 

petition)이라고도 부른다. 온라인 청원은 웹사이트에 의제를 올려 동의자의 서명을

받거나 의견 투표를 통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일반 기업과 같이 문제해결을 원하는

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가장 오래된 온라인 청원 방식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이메일을 통한 개별

청원이며, 2000년대 중반부터는 소셜 미디어나 오프라인 활동과 연계하여 통합과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이슈화의 강도와 범위, 가시화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최초의

성공적인 청원은 미국 야구팀 뉴욕 메츠(NewYork Mets)에 포수 마이크 피아자(Mike 
Piazza)의 출전을 청원한 것으로 10,316명이 서명하였다.

 청원 주체의 범위는 글로벌 시민과 정부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 청원 서비스로

는 미국 백악관의 위더피플, 영국 스코틀랜드 의회, 영국 브리스톨 시의회, 호주 퀸

즈랜드 의회, 독일 연방 의회, 우크라이나 의회의 청원이 있으며, 글로벌 청원 서비

스로는 체인지 닷, 아바즈, 38 디그리즈 등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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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온라인 청원에서는 청원자의 이름을 허위로 게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메

일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며, 지방정부 청원의 경우 이익단체가 서명자의 이름을

동원하여 허위로 기재하거나 대리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인증방법을 더 강

화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1) 정부의 청원 서비스

(1) 위 더 피플(미국)

 2011년 미국 백악관 청원 서비스로 시작한 위 더 피플(We the People, 
https://petitions.whitehouse.gov)은 전세계 누구나 로그인을 하고, 청원 유형을 선택

한 후, 120자 이내의 청원 제목을 붙이고, 800자 이내의 내용 설명을 하고, 1-3개의

주제어(tag)를 붙여 제출한 후 30일 동안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의회에서

청원 의제를 검토한다. 
 

<그림 16> 위 더 피플

     *출처: https://petitions.whitehouse.gov

서비스 초기에는 13세 이상 미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었으며, 개
인당 1개의 계정으로 활동(청원 작성, 서명)이 가능하고, 청원 등록 후 30일 이내에

150명의 서명을 받아야 검색 가능하며 정부의 공식 답변은 30일 이내 25,000명의

서명을 받아야되었다. 이러한 기준을 만족할 경우 담당부처의 책임자가 답변해야

하며, 답변은 사이트에 게재되며 청원 당사자와 동조 서명을 한 모두에게 이메일로

전달되었다. 이후,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10만 명으로 서명 조건을 조

정하였다. 위 더 피플은 미국의 정부 서비스가 모두 그러하듯이 깃허브에 소스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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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공개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1년부터 2,900만 명으로부터 48만 개의 청원에 4천만 명이 서명하였는데, 주

로 법안이나 세금에 관한 청원이 다수 올라와 있고 서명에 성공하고 있다.11) 물질
적 보상은 없지만,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림 17> 10만 명 이상 서명한 청원(2017년 5월 9일 기준)

  *출처: https://petitions.whitehouse.gov

(2) e-petitioner(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의회에서서비스하는이피티셔너(http://www.parliament.scot/gettinginvolved/petitions)는
1999년시작되었으며, 가장 오래된 온라인 청원 서비스로 유명하다. 참여 그룹은 청원자, 
서명자 그리고 의회·정부·지방 정부 등의 세 그룹으로 구분된다. 특히, 청원 후에

는 포럼 서비스를 통해 청원 의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11)https://medium.com/obama-white-house/in-review-the-most-memorable-we-the-people-petitions-2f26797d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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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이 피티셔너

        *출처: http://www.parliament.scot/gettinginvolved/petitions

 2004년 영국 정부는‘지역 온라인민주주의 프로젝트(Local e-Democracy National 
Project)’차원에서 온라인 청원을 제도적으로 공식 채택하였다. 그에 따라 2005년
에는 킹스턴((Royal Borough of Kingston upon Thames)과 브리스톨 시의회(Bristol 
City Council)가 시범 온라인 청원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 브리스톨 시의회는

2008년부터 온라인 청원 서비스를 공식 채택하였다. 

2) 글로벌 청원 서비스

(1) 체인지닷

 체인지닷(Change.org)은 세계에서 가장큰 청원 플랫폼이다.12) 2007년 미국에서설

립되어 오바마정부 체인지닷거브(Change.gov) 서비스의 모티브가 되었다. 2017년 2월
말 현재 1억 8,000만 명이 참여했으며, 영국에서는 인구 10명 중의 1명에 해당하는

600만 명이 이용했고, 총 196개국에서 1만 6,695개 청원이 제시되어 시간당 1개 청원

이 제기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12) 체인지닷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조희정(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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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체인지닷

           *출처: https://www.change.org

 체인지닷은 청원 제출 후 진행 과정을 계속 공유하고 댓글을 남길 수 있게 하는 등

소통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어 청원도 가능하다. 2000명 이상이 청원하는 국내

이슈 관련 청원도 다수 제기되어 있다.
 체인지닷에 제출된 청원 가운데 10만 명 이상이 서명한 주요 청원으로는 미국의

아동 살해범 기소(220만 명), 애플사의 하청업체 폭스콘(Foxconn)의 노동 착취 반대

(2012년, 25만 명), 버라이즌와이어리스(Verizon Wireless)의 유료온라인 청구서 발송

정책반대(2013년, 13만 명), 구글플러스와 유튜브통합반대(2013년, 18만 명), 김연아

소치올림픽심판판정 재심사 요구(2014년, 200만 명), 난민에게 피난처제공(2015년, 
20만 명), 일본 성희롱 의원의 사과 요구(10만 명), 뉴욕 경찰에게 휴대용 감시 카메라

착용 요구(10만 명), 학교 주변에 보안 요원을 늘리고 CCTV 설치 요청(인도, 16만 명) 
등의 이슈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외에도빅토리아시크릿(Victoria Secret)의광고 문구 변경(2014년, 3만 명), 통역

가와 번역가 테러 위협 방지를 위한 유엔 결의안 채택 촉구(2015년, 3만 명), 시리아에

납치된 터키 기자 구출(터키, 4만 명), 파워에이드에 유해 첨가물 금지(미국, 6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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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 들소 개체 수 조정 금지(러시아, 5만 명), 원전 건설 반대, 대학의 성폭력

은폐 의혹 규탄, 영화배우 벤 애플렉(Ben Affleck)의 배트맨 캐스팅 반대 등의 청원도

제시되어 매우 다양한 분야에 많은 국가들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사례는 모

두 개인의 알려지지 않은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며, 가장 사실적인 이야기에 대한 대

중 공감을 확산시키는 것과 동시에 매스미디어에 보도되면서 스토리 확산이 증폭되는

과정을 거친다.
 체인지닷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참여자들의 참여 이유는 청원의 성공보다는‘공
감’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원이 성공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이슈를 알리고 공

동체 의식을 환기하는 것에 만족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원의 성공만큼

공감과 관심을 유도하려는 노력이 청원 서비스의 성공 조건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이메일과 이름 등 서명에 대한 개인정보 매매 문제나 상업적 광고 등의 문제

가 제기되고 있으며, 체인지닷이 단순 다수 청원 방식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수의 참여는 언제나 옳은가’라는 대중 민주주의 비판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다.
(2) 아바즈

 아바즈(http://www.avaaz.org)는 시민 스스로 전 세계의 중요한 사안의 결정에 영

향을 미치기 위한 글로벌 온라인 행동 커뮤니티를 지향한다. 국경을 초월한 세계시

민주의적 관점에서 인권, 식량, 환경 등 주요 문제를 발굴해 이슈화하는 것을 목표

로 캠페인을 전개하는 단체이다. 아바즈는 국경을 초월한 시민 주도 이슈 제기형

세계시민적 캠페인에 디지털 기술을 잘 접목한 사례로 주목받는 온라인 커뮤니티로

서, 특히 2012년에 시작한 크라우드소싱 방식의 커뮤니티 청원 운동이 주목받았다. 

<그림 20> 아바즈 커뮤니티 시민청원서 작성 포맷

              *출처: https://secure.avaaz.org/kr/petition/start_a_petition/?source=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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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 언어로 서비스하는 아바즈 커뮤니티 홈페이지(한국어 서비스 포함)에 접속

하여 화면 우측 상단 또는 메인화면 하단의“청원서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간단하

게 청원 내용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청원서 내용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들도“청원서 소개”메뉴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전 세계 각지에서 청원된 사연들

을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우리들의 이야기”메뉴에는 세계지도에 사연이 맵

핑되어 있다.
 아바즈는 2017년 5월 현재 194개국에 걸쳐 44,765,860명의 회원 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온라인 청원 활동 건수 334,496,146건을 기록하고 있다

(https://www.avaaz.org/page/en/about). 특히 아바즈가 2012년 커뮤니티 청원 사이트

를 통한 캠페인 활동을 개시하면서 그 영향력을 배가시키고 있다는 점이 통계상으

로나 전문가들의 분석에 있어서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림 21> “우리들의 이야기”메뉴상의 사연 검색 지도

    *출처: https://secure.avaaz.org/kr/stories_of_us_hub/?fp

   아바즈를 통해 매해 9월 뉴욕, 런던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무공해 연료를 요구

하는 기후 행진 캠페인을 조직하거나, 2014년 9월 21일 뉴욕 맨하탄에서는 40만 명

의 시민들이 캠페인에 참가한 바 있다. 2014년에는 영국 가디언(The Guardians)지
선정 10 가지 지속 가능 캠페인 중 5위에 꼽히기도 하였다. 

 기존의 글로벌 청원 운동에 크라우드소싱 형태의 캠페인 활동을 접목시키면서

영향력이 배가되는 현상은 디지털 혁신과 사회혁신의 시너지 효과로서 디지털 사회

혁신(DSI, Digital Social Innovation)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주요 사례로 주목할 가치

가 있다. 
 특히 일종의 운동적 태만(slacktivism)을 야기할 수 있다는 온라인 청원 운동에

대한 비판론에 맞설 만한 성공 사례들을 축적해가고 있다. 오프라인 세계를 포함하

여, 실제 주요 이슈에 강력한 영향력을 직접 미친 대표적인 사례로서 ‘Stop Ru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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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rdoch’ 캠페인, 2014년 9월 있었던 기후행진 등이 있다. 

(3) 38 Degrees(영국)

 2009년 영국에서 시작한 38 디그리즈(https://home.38degrees.org.uk)는 2017년 5
월 현재 250만 명의 회원이 있으며, 39,649,749건의 청원과 9,561건의 캠페인을 진행

하였으며, 현재 온라인 상에서 274건이 진행되는 중이다. 38도라는 것은 눈송이가

눈사태가 되는 각도로서 시민 개개인의 힘이 모여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림 22> 38 디그리즈

      *출처: https://home.38degrees.org.uk

 38 디그리즈가 주목하는 분야는 공정성 방어, 권리 보호, 평화 증진, 지구 보존, 
민주주의 심화이며, 청원서 서명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의원이나 회사

경영자에게 메일 보내기, 온라인 확산을 통한 이슈화와 같은 온라인 행동과 직접

방문, 신문 광고, 공개회의 개최 기금 마련과 같은 오프라인 활동도 병행한다. 
 활동을 위한 기금은 전액 소액 다수의 기부금으로 운영하며, 국립삼림 매각 반

대, 호수 지역의 원자로 덤프 계획 중단, 인신매매에 대한 EU 지침 수정 등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의 선택을 위해 매주 5만 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캠페

인 우선 순위를 투표한 후 가장 많은 사람이 동의한 단 1개의 캠페인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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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외 스마트 투표의 시사점

 스마트 투표는 전자투표 방식에 권위적이지 않은 수평적 가치, 하달식 의제가

아닌 상향식 의제가치 그리고 민주적 가치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선진적인 투표체

계를 의미한다. 스마트 투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빅데이터, 인공지능, 플랫폼, 소셜미디어, 크라우드소싱, 블록체인 등 최신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신기술은 새롭다는 의미 이전에 시

민이 네트워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며, 미래의 기

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서 의미가 있다.
 둘째, 정보제공, 결집, 대화, 청원, 확산의 모든 단계에 기술개발자의 중간 역할

이 매우 중요하다. 즉, 크라우드소싱에 의해 연결된 개인 다수가 사용하더라도 중간

자로서 기관, 정부, 비영리단체가 의제를 홍보하고, 채택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을 공

개하며 적극적인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국민의견수렴 방식은 2000년대 중반부터 전자정부

(e-government) 정책 내에 G4C(Government for Citizen)으로 운영한 정보공개, 의견
수렴, 청원 서비스 등인데 대부분의 서비스에 참여도가 낮거나 수동적으로 단순 민

원 해결에 머무는 경향이 한계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정부와 시민간의 대화를 활성

화하고,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협업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거나, 지역과 현

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역동적인 운영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국민의견수렴을 위한 현상공모가 확대되면서 이

전보다는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주주의 발전 차원

에서보면 이러한 양적인 확대를 더욱 지속할 수 있는 방안과 의미 있는 정책형성의

조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즉,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것의 한계를 분석하고 지속적인 참여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과제인 것이다. 
 셋째,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스마트 투표 도입을 위해서는 민관 협

업 방식이 필수적이다. 정부, 다양한 이익관계자의 참여자 기술 이용을 풍성하게 하

고, 정당화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참여 그룹은 위계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평가된다.
 넷째, 네티즌에 한정되어 정보 불평등(digital divide)이 나타나지 않도록 다수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투표연령의 제한을 반영하여 일부 시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이 있어서는 안 되며 미성년의 미래 유권자의 의견도 반영하는 범위

확대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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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사전 사회갈등 예방이나 수평적 의견수렴과 같은 민주적 해결이 그 목표

로 설정되어야 한다. 기술 자체의 도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발전을 위한

기술이라는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방식만의 전환이 아닌 가치의 전환에 주목한 스마

트 투표 도입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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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스마트 투표 활성화 방안

   서론에서 본 연구는 생활 민주주의 시대 스마트 투표 활성화를 위한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스마트 투표 적용은 풀뿌리 생활정치에서 지역 생활정치 그리고 국가 생활정치로

확대된다. 동시에 스마트 투표는 각각의 생활정치 영역에서 다음 네 가지 단계를

거쳐 활성화 된다. 시범, 적용, 확산, 제도화 단계가 그것인데 단계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시범 단계이다. 오프라인 상 공동체 구성원 간 참여가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 투표 운영 시범지역을 선정한다. 시범 공동체를 중심으로 1년 정도 스마트

투표 시스템을 운영한다. 스마트 투표 시스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스마트 투표 시

스템에 대한 SWOT 분석을 한다. 평가위원회는 전문가, 시범 운영 공동체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다음으로 적용 단계이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약점을 보완한 후 시범 운영의 범위를 확대한다. 더욱 많은 공동체 구성원들

이 스마트 투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 투표 시스템의

사회적 인지도를 높인다. 
   확산 단계이다. 스마트 투표 시스템이 생활 민주주의 시대의 새로운 시민참여

모델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비제도적 행위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지방자치

단체 및 관련 비영리기관들이 시민참여의 촉진자(facilitator)로서 다양한 재정적 지

원 및 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제도화 단계이다. 시민들이 스마트 투표 시스템을 일상의 시민참여

플랫폼의 하나로 인식하는 단계이다. 여기서는 스마트 투표 시스템에 대한 법적 장

치 마련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림 23> 스마트 투표 활성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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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성화 전략

1) 공공 부문

   이제까지 공공 부문의 K-Voting은 주로 정당 경선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스마

트 투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용 범위와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도

입 원칙으로는 생활정치 지원 활성화, 의견수렴방식의 다양화, 공적 조정자 역할 강화

를 들 수 있다. 
   첫째, 생활 정치 지원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재 K-Voting 서비스 제공 대상은 국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률에 근거해 선관위 위탁이 가능한 단체, 법률에 설립근거

등이 있는 기관 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각급 학교 그리고 그 밖

에 이들 각 항에 준하는 기관․단체로 중앙선관위가 지원을 결정한 기관․단체이다. 
   그러나, 조직 단위의 대표 선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생활정치 단위에 대

한 지원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즉, 작은 정치 및 생활 정치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민주주의적 결정을 지원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야 하며, 아울러 지방자치 활성화 차

원에서 지방 생활정치 중심성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경우, 시설 설치, 환경 문제에 있어서 상시적인 생활이슈에 직면하고 있지

만 현재는 대표선출에 머무는 방식에 제한되어 있거나 도시나 중앙정부 중심으로 범

위가 한정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공공 부문의 범위를‘일상의 스마트 투표 활성화’
로 그 의미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대표선출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닌 효과적인 의견수렴방안의 다양화를 확립

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선적이고 결과적인 전통적 투표

방식은 시민중심성, 과정중심성, 기술개방성 원칙을 채택하며, 의제제안, 청원, 정보공

개, 정보제공, 토론, (선호) 투표 등의 방식이 융합되며 다변화되고 있다. 즉,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선호를 반영하는 풀뿌리 도구(grassroot tool), 커뮤니티 도구

(community tool)이 증가하면서 시민중심의 공론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책학의 관점에서는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환류의 5

단계 과정 모두에 선순환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평가한다. 
위계적이거나 지배하는 정부가 아닌 소통과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정부라면 국민의 참

여규모와 수준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정책목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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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K-voting의 다양한 투표 방식

    *출처: http://www.kvoting.go.kr/NecVote/html/service/service_01_01.jsp?LNB=1

 이를테면, 결과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방식을 다변화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제안과 청원을 수렴하고, 후보자의 정보공개, 후보자의

공약 공개와 상시적인 평가, 토론, 정책결정을 등 투표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다각적으

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많은 사례에서 이 모든 과정을 간편하게 서

비스할 수 있는 유무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림 25> 스마트 투표 유형

 셋째, 공적 조정자(public facilitator)로서 선관위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

서비스가 민간에 원활히 미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의 중간지원자로서의 역할이 강화

되어야 하며, 이를 공적 조정자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 즉, 다양한 스마트 투표 적용대

상을 발굴하고, 각 개인의 의견을 폭넓게 상시적으로 수렴하며, 민관 협업 방안을 모

색하고, 정책변화나 제도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역할은 조정보다는‘지배’와‘관리’에 더 가까웠다. 따라

서, 지배와 관리가 아닌 시스템 구축, 서비스 개선, 신뢰 확보 등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의제를 수렴하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전문적 정보를

쉽게 전달하여 시민 스스로 능동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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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강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생활정치 지원 활성화, 의견수렴방식의 다양화, 공적 조정자 역할 강화라는 세 원

칙을 기반으로 공공 부문 스마트 투표의 추진전략은 주민발의 활성화 전략, 투표 기

능 다양화 전략, 그리고 협업 전략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주민발의 활성화 전략

 주민발의 활성화 전략은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의제를 먼저 발굴

하고 제시함으로써 사후적인 갈등확산을 방지하는 전략이다. 이미, 조직과 지역 단위

에서 시설, 계획, 예산 등의 많은 분야에서 사후적인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는 현재의 선호투표 기능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민발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수요(needs)를 파악하고, 그 수요를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 부문의 스마트 투표를 확대해야 한다. 
이미, 지방자치법에 의해 주민발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 주민발의를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공신력 있는 결과로 이끌어내는 것은 스마트 투표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투표 기능 다양화 전략

 다음으로 투표 기능 다양화 전략은 국내외 사례에서 제시한 것처럼, 투표 과정에

서 나타나는 의제제안, 청원, 전문정보제공 및 지원, 선호표시, 대화와 토론, 의제선정, 
정책결정, 대표 선출과 같은 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스마트 투표 전략이다. 이
제는 양적인 의미에서 찬반․선택․선호․척도․점수 투표 뿐만 아니라 질적인 의미에서

‘어떤’찬반․선택․선호․척도․점수 투표인가가 중요하다. 즉, 투표의 결과만큼 투표의

내용에 대한 공개와 사회적 인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투표의 결과만큼 투표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좀 더 투표의 단계를 세분화하고 이를 공개하면서 과정으로부터 동의를 얻는 투표방

식이 더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투표의 세분화된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입단계에서는 해시태그(hashtag) 제시 등을 통해 미리 관심 의제를 제시하

고 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기와 관심사가 같은 이들을 연결시켜 보여

줌으로써 약한 유대(weak ties)의 네트워크를 느슨하게 형성하는 것도 네트워크를 확

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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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스마트 투표의 다양한 서비스 개념도

 개인의제 제안 단계에서는 텍스트만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나 동영상과

같은 멀티 콘텐츠를 첨부하여 의제를 이해하기 쉽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콘텐츠의 가시성과 주목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멀티 콘텐츠의 활용

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변호사, 실무자, 연구자와 같은 전문가의 의제 설

명 보완이 이루어지는 것도 효과적이다. 신뢰할 수 있는 의제 해설을 곁들이거나 관

련 보도 자료를 링크하여 의제의 중요도를 높이는 것이다. 
 의제제안 후에는 선호도를 기입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호상황을 재가공하여 알기 쉬운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도 효과적인 방

법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선호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무작위적인 자

유토론보다는 사회자가 있거나 악성 댓글과 같은 부정적 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

술적 조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선호결과에 대해서는 찬반투표와 같은 단순 표결만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표기하게

하여 좀 더 선호의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서비스 디자인을 해야 한다. 최종단계에

서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의제를 선정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거나 제도 채택 여부

에 대한 피드백 과정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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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업 모색 전략

 마지막으로 협업 모색 전략은 공직선거에 한정된 적용범위를 민간으로 개방할 경

우, 기초의회나 광역의회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 이와 같은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플랫폼 개선을 통한 홍보와 신뢰

구축도 필요하다. 즉, 투명한 시스템 정보 공개 및 현재 K-Voting 시스템의 전면 개편

이 필요하다. 현재의 K-Voting 안내는 시스템 소개, 이용방법 가이드, 신청양식, 도입

사례에 대한 보도자료 등 투표결과 분석보다는 투표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에 머

물러 있다. 그러나 스마트 투표의 필요성, 적용 전후의 제도변화 효과, 적용한 후 스마

트 투표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대한 분석적 안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

가 있다.  

   2) 민간 부문

   온라인 참여‘의제’의 확장:
 ‘공급자’(top-down)에서‘풀뿌리’(bottom-up) 의제로

   스마트 투표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전략은 온라인 참여 의제의 확장이다. 그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마을공동체, 학교 등

과 같이 생활저변의 참여문화 정착에 기여해 왔다. 아파트 입주민은 입주민 대표를

초등학교는 학급 대표를 대학교는 총학생회장을 선출하는 데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했다. 그런데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온라인투표 활용은 대표를

선출하거나 정책 집행의 일환으로 특정 안건에 대한 주민 혹은 학생의 선호를 파악

하는 데 그쳤다. 안건 투표의 경우 주민이나 학생 보다는 입주민대표위원회 혹은

총학생회 등과 같은 대표 그룹이 주로 의제를 제시해 왔다.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

온라인투표는 공급자(top-down) 위주의 의제 생산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온라인투표시스템 활성화의 목적이 우리 사회의 갈등 완화에 있다는 것

을 고려할 때 온라인투표의 의제 역시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 사

회는 풀뿌리 차원에서의 미시적 갈등이 보편화 되고 있다. 환경, 교육, 교통, 주택, 
먹거리 문제 등과 같은 의제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이것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

도 한다. 실제 아파트 관리 민원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 8,214건, 2012년
8,755건, 2013년 11,323건을 기록했다(국토교통부 홈페이지 2014). 급기야 이러한 갈

등의 만연은 입주민 간에 신뢰를 쌓고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방해가 된다.  



- 44 -

   한편 최근 풀뿌리 수준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직접 공동체의 현안에 대해 토론

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참여문화가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다. 타운미팅13)으로 일컬어

지는 이와 같은 방식은 주제별로 논의를 한 후 전자투표기를 통해 다수결 방식으로

의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희망제작소 2013). 그리고 선택된 의제들은 관련 공공기

관으로 전달된다. 이 때 활용되는 기술과 방법은 18-20명 내외의 소규모 집단 대화, 
네트워크화된 컴퓨터, 의제 선정하기, 전자적 키패드, 대형 스크린 등이다

(Lukensmeyer & Brigham 2002; 최경희·하세헌 2015: 8 재인용). 회의 준비 단계에

서는 주요 의제를 선택하고 마을 회의 참가자를 선발하고 회의 사전 교육이 이루어

진다(박재창 2012). 회의 진행 단계에서는 소집단별 토론을 진행하고 투표를 실시한

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공개된다. 마지막으로 회의 이후에는 사후 점검 회의가

있다.  
   대표적으로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은 뉴올리언스 복구를 의제로 한 뉴올리언스

재건하기(Rebuilding New Orleans, 2006), 오하이오주 주거대책회의(Residential Plan 
Summit 2005) 등을 꼽을 수 있다. 국내에서도 풀뿌리 수준의 타운미팅이 이미 활발

히 진행 중에 있다.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는 타운미팅 방식으로 주민 300명이 원탁

회의를 한다. 성북구는 최근 2년 동안 분야별 열린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한 타운미팅 사례는 참여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희
망제작소 2013). 이들 지역은 의제에 대한 기본정보와 토론 주제 및 방식에 관한 사

전 자료집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주민들에게 미리 제공한다. 토론 주제는 주민들

을 대상으로 가장 관심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조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핵심

주제를 선택한 후 한 테이블에 4-8명의 주민과 테이블 진행자가 참여하여 의제에

대한 토론을 한다. 이 후 사회자가 토론 내용을 공유한다. 
   시민배심원제도 또한 시민참여의 새로운 방식의 하나로 확산되고 있다. 울산북

구는 자체 음식물자원화시설건립 추진을 결정하기 위해 시민배심원제도를 적극 활

용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공청회 및 자체회의를 하고 최종 투표로 공동체 문제

를 해결했다. 이러한 참여문화는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행

동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은 보다 다양한 의제를 다룰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타운미팅이나 시민배심원 제도와 같이 변화된

참여문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급자 주도의 의제 생산에서 벗

어나 아파트나 마을 공동체의 주민이 학교의 학생이 그리고 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13) 타운미팅(Town Meeting)은 직접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작은 규모의 지역 공동체에서 지역의 정책

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치제도의 일환이다(최경희·하세헌 2015). 예산안 확정이나 조례

제정 등과 같은 주요 정책에 대한 토론과 표결에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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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풀뿌리 주도의 온라인투표시스템으로의 탈바꿈이 필요하다. 
이러한 준비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이 생활 민주주의 시대의 스마트 투표로서 기능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온라인 참여‘채널’의 확장:
 ‘투표’(voting)에서‘대화’(communication) 채널로

   온라인 참여 의제의 확장을 위해서는 온라인 참여 채널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참여 의제와 채널은 별개로 작동할 수 없다. 
현재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참여 채널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투표시스템에서 다루는 의제의 대부분이 대표 선출이나 정책 집행 단계

에서의 공동체 구성원의 선호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활 민주주의 시대의 스마트 투표는 온라인 참여 시스템을 투표에서 대

화 채널로 전환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곧 온라인투표 시스템이 공동체의 대표

를 선출하거나 제시된 의제에 대한 찬반 혹은 선호 투표를 넘어 시민대화 플랫폼으

로서 기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우선 온라인상에서 의제에 대한 정보 탐색이 가능해

야 한다. 다음으로 의제에 대한 서로의 견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온라인

공간에서 토론하고 기존의 의제를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러한 온라인 연결망은 시민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돕는

다. 풀뿌리 수준에서의 공동체 의식을 신장하는 데도 기여한다. 실제로 온라인 연결

망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웃과 면대면 대화하는 경향이 2~3
배 정도 높다(Hampton & Wellman 1999). 이웃을 넘어서 친구 및 친지와 더욱 빈번

한 교류를 할 가능성 또한 크다.    
   물론 우리는 이미 시민포럼과 같은 온라인 토론 채널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사회의 평가는 분분하다.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기존의 온라인

토론 채널이 일부 의제설정 역할에 그쳐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언급한다(Backer and Ohlin 2006; 주성수 2009: 241 재인용). 미국 미네소타의 대표

적인 e-민주주의 모델인 온라인 포럼의 경우 그 과정이나 결과가 현실정치에 직접

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했다(주성수 2009). 
   이렇게 볼 때 생활 민주주의 시대 스마트 투표로서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은 기존

온라인 대화 채널의 단점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온라인투표시스템이 단순

한 투표 채널이 아닌 대화 채널로서 기능하되 이용자 상호간 신속한 반응성을 담보

할 수 있어야 한다. 반응성은 의제를 공론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의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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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해를 돕기도 한다. 이는 보다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게끔 하고 풀뿌리 수준에서의 시민참여의 증진을 가져온다. 

  촉진자(facilitator)‘역할’의 확장:
‘경합’(competition)에서‘협업’(collaboration)의 역할로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민간 부분에서의 스마트 투표 확산 전략으로 촉진자 역할

의 확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적 참여문화 확립에 있어

대표적인 촉진자 중 하나이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

해 민간 부문 선거참여의 촉진자 역할을 자임해 왔다. 그런데 앞에서 제시한 확산

전략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단독의 노력만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온
라인투표시스템의 참여 의제와 참여 채널을 확장하는 일은 온라인 참여문화 정착의

일부분일 뿐이다. 결국 온라인뿐 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 참여를 독려하는 과정

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 부문과 달리 민간 부문은 다양한 특성의 풀뿌리 공

동체들이 공존하고 있다. 이는 공동체 특성에 맞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이 필요하다

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프라인 중심의 시민참여 교육이나 시민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시도해보는 작업도 중요하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

리위원회는 관련 연구 및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시범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이용 환경을 더욱 개선시킬 수 있다. 시민

참여 이슈를 다루는 희망제작소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서울시와 함께

강남구, 구로구, 성동구의 입주단지를 대상으로 주민참여형 프로젝트를 운영한 경험

이 있다. 이러한 운영 사례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스마트 투표 활성화 전략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의무적으로 위탁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협동조합을 제외하고는 온라인투

표시스템 활용은 공동체의 자율적인 선택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공동

체가 그들의 정책결정 과정에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하게끔 하는 유인책이 필요

하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의 협업이 중요하

다. 2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은 풀뿌리 수준의 민주주의 강

화를 목적으로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

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온라인투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온라인 참여문화 확

산의 또 다른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이들은 시범 아파트 단지를 선정한

후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을 통해 아파트 입주민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투명한 아

파트 관리에 일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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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생활 민주주의 시대의 스마트 투표 활성화 전략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촉진자 역할을 하되 다른 제도·비제도적 기관들과의 협업을 전제로 할 때 실현 가

능할 것이다. 

 2. 구현 방안과 로드맵

   
   투표 구현 방안과 로드맵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다. 
공공 부문은 공직 선거와 주민발의로 민간 부문은 아파트·마을 공동체와 학교로

구분한 후 각각에 적합한 구현 방안 및 로드맵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림 27> 스마트 투표의 구현-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1) 공공 부문

 공공 부문의 스마트 투표에서 적용 가능한 기능은 정보공개, 정보 및 공약 검증, 
의제제안 및 청원, 토론, 투표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로드맵은 시범투표, 적용, 
확산, 제도화의 단계로 추진할 수 있다. 즉, 제한된 범위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
마트 투표를 실시한 후 성과를 평가하여, 범위와 기능을 확산하고 이에 대한 조례나

세칙 개정 등 제도화를 실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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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공공 부문 스마트 투표 서비스

 (1) 공직선거

 
   현재의 국선, 총선, 지선에서의 투표는 단순 대표자 선출과 이를 위한 선관위의 공

식 정보 제공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후보자 공약에 대해서는 언론과 방송에서 그

실현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선거운동기간 동안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

인 투표율 하락과 (상대적으로 대선에 대한 관심만 높게 나타나는 등) 선거별 유권자

관심의 불균형 등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권자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투표의 적용 방향은 후보자 공개정

보와 공약 검증 부분을 대폭 개선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즉, 스마트 투표에서는 우선

후보자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장하고, 공약에 대한 양적․질적 평가를 갖출 수 있는 시

스템을 갖춰 시범투표 후 확산을 거쳐 제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신뢰할만한 정

보를 링크하여 상시적인 팩트 체크 결과를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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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공직선거 스마트 투표 로드맵

(2) 주민발의

 주민발의(proposition)과 주민청원(petition)은 주민참여제도의 일환으로서 지역문제

에 대한 주민의 자유로운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다. 지역 내 수많은 안건에 대한 주민

참여를 통해 소수자에게 집중되는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현재의 동대표

선출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는 지역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따라서, 지방

자치단체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문제에 대한 상시적인 의견수렴창구를 제공하고, 주민

간 토론을 거쳐 갈등을 예방하며 그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대표자 선출에 한정

되는 것이 아닌 문제예방 스마트 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 백악관의 위 더 피플 서비스는 일정 수 이상이 청원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해

당 사안에 대한 검토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와 같은 청원이 벌어질 경우 지방

의회에서 같은 방식으로의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즉, 이와 같은 스마트청원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의회와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공공 부문의 주민발의 스마트 투표 시행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발

의와 청원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정보와 자문 지원 구조를 적용한 후 갈등 지

역의 문제 예방 및 해결과 전국 단위의 확산을 거치며, 조례와 세칙 개정 등 제도화를

거쳐 스마트 투표를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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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주민발의 스마트 투표 로드맵

2) 민간 부문

  (1) 아파트·마을 공동체

   지금까지 아파트·마을 공동체 차원에서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은 대표 선출 투표

에 가장 많이 활용되어 왔다. 동시에 온라인투표시스템을 도입하는 아파트·마을

공동체 역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힘입어 아파트·마을 공동체 차원의 스마트 투표 구현 방안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앞에서 본 연구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의 활성화 전략으로 의

제를 자유롭게 생산하고 공유하고 확산하는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아파트·마을 공동체의 주민이 직접 정책을 설계하고 결정하는 시스

템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의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습득이 온라인 상에서 가능해야 한다. 즉 첫째 온라인투표시스템이 정보제공

의 원샷(one-shot) 기능을 갖춘 플랫폼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투명한 지역 공동체 운영을 목적으로 아파트·마을 공동체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비제도 영역의 온라인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제도적 영역의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주민들이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서도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제도적 영역의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는 특정 의제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주민들이 관

련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둘 수 있다.  
   제도적 영역의 정보제공 플랫폼으로는 국토교통부의‘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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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http://k-apt.go.kr)이나 서울시의‘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http://openapt.seoul.go.kr/)
등을 꼽을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

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여기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입찰정보, 회계감사보고서 등 다양한 정보를 공

개하고 있다. 서울시의‘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역시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

고 있는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비를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별 비교도 가능하다. 또한 아파트 단지 홈페이지에도 접근할 수 있어 관심 있는

아파트 단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비제도적 영역의 정보제공 플랫폼은 아파트 입주민이나 마을 주민들이 자율적으

로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에서는 공동체 소식이나

행사 일정 등을 공지하거나 주민들 간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고양 원당 래미안 아파트 입주자들은 원당 래미안‘카페’를 통해 소통하

면서 입주자로서의 권익도 찾는다. 이는 입주민들의 친교와 단합에도 영향을 미친

다. 전라북도 완주는‘완주마을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이안덕마을

(http://poweranduk.com/), 완주인덕마을(http://indeokvill.com/) 등과 같이 주요 마을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얻고 소통한다.  
   둘째, 공동체 규모가 작은 경우 온라인투표시스템이 온라인 타운미팅의 플랫폼

으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앞에서 본 연구는 이미 여러 공동체에서 주민의 직

접참여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소규모 단위의

타운미팅을 소개했는데 이 역시 최근 널리 이용되고 있는 소셜 미디어 기반의 라이

브 서비스 덕분으로 온라인 상에서 쉽게 구현이 가능하다. 해외사례에서 제시한 대

만의 브이 타이완(vTaiwan, virtual Taiwan)의 경우 작은 규모는 아니지만 실시간 스

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성공적인 공개토론을 이끌었다. 
   더욱이 소셜 미디어 기반의 라이브 서비스는 면대면 토론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

문에 온라인 토론에서 초래될 수 있는 단점이 보완 가능하다. 이는 즉각적인 상호

반응을 용이하게 해 참여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렇게 볼 때 온라인투표시

스템의 토론 기능은 게시판과 라이브 서비스와 같은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구현

가능하다. 이 때 공동체 규모에 따라 서비스 선택이 달라질 수 있겠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 소셜 미디어의 라이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

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

는 방법은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

넷 설문조사 등이 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 참여 수준은 매우 낮고 지

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민 참여가 부진한 이유로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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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지역적 여건에 따른 참여의 어려움이 꼽힌다. 이는 스마트 투표를 통해 줄여

나갈 수 있다. 대표적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공청회나 간담회를 소셜 미디어 기반

의 라이브 서비스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오프라인 기반의 시민참여 교육 및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 본 연구는

스마트 투표 활성화 전략에서 협업을 기반으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촉진자 역

할을 강조했다. 특히 민간선거 지원 분야 중 아파트·마을 공동체의 경우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 이러한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제도·비제도 영역에서

이미 많은 기관들이 시민참여 제고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기존 자

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이웃 만들기나

육아·생활·문화공동체 등과 같은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시민참여의

새로운 경향을 파악할 수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수도 있다.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해 프로그램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하거나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림 31> 민간 부문-아파트·마을 공동체 스마트 투표 구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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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은 학교 선거에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

다.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전교어린이회장단선거에서부터 대학교의 총학생회 선거

까지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학교의 온라인투표시스템 활용은 아직

까지 대표 선출에 국한되어 있다. 앞에서 제시한 아파트·마을 공동체의 경우 이미

많은 곳에서 정책 설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고 있음에 반해 학교의 경우 이러한

과정에 학생이 참여하는 사례는 드물다. 
   학교 구성원들 간 온라인 연결망 역시 매우 약하다. 대부분의 학교가 홈페이지

를 마련하고 있지만 학교 개요나 행사 안내 등과 같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기능에

머물러 있다. 한편 아파트·마을 공동체의 경우 카페나 홈페이지를 통해 구성원 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학교를 대

상으로 한 스마트 투표 전략은 정보 제공과 토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현되

어야 한다. 즉 스마트 투표 플랫폼이 구성원들이 학교생활 및 교육 관련 정책을 중

심으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포털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EU가 ICT 정책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0년 10월부터 2013
년 6월까지 운영한 MyUniversity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 투표 구현에 좋은

본보기가 된다. 이는 대학 구성원들이 교육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것을 돕는다. 구성원들은 MyUniversity 포털을 통해 대학이 제안한 정책 초안, 
정부의 교육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을 비롯해 대학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나아가 포털에서는 각종 대학생활 이슈에 대한 토론의 장도 열

린다. 필요한 경우 다른 학교의 학생, 교수, 행정 직원 등의 초대도 가능하다.  
   MyUniversity의 참여 채널은 총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정보(Information), 협
의(Consultation), 협동(Collaboration), 관여(Empowerment)인데, 정보는 특정 의제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단

계이다. 협의는 대학 정책이나 프로그램 혹은 서비스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점이나

반응을 얻는 단계이다. 협동은 정책결정자와 파트너십을 형성해 구성원이 직접 정

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대안(alternatives)을 마련

하거나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선택하는 데 참여하게 된다. 관여는 정책결정과정의

참여 단계이다. 여기서 참여자들은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정책결정과정의 마지

막 단계로서 참여자들은 그들의 요구(needs)와 행동 계획(action plan), 정책 평가 지

침 등과 같은 규칙을 마련한다. 이러한 참여 채널은‘여론조사’(Polls),‘토
론’(Forum discussions),‘온라인 청원’(e-Petitions),‘담당자에게 편지 보내기’(Letter to 
officials) 등과 같은 메뉴를 통해 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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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최근에는 대학들조차 경쟁 구도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그렇기에 대학들

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정책 시행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힘쓴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 본부와 구성원 간 갈등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기도 한다. 이
에 대학은 특정 정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정책 시행 목적 및 내용 혹은 방침 등을

구성원들에게 안내하고 이에 관한 구성원의 견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스마트 투표는 대학 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온라인 토론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온라인 토론 기능은

아파트·마을 공동체 구현 방안과 동일하게 게시판 유형과 소셜 미디어 라이브 서

비스 유형으로 구성할 수 있겠다. 이 때 게시판 유형은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개선하고자 할 때 해당 부서 담당자와 구성원들 간 의견 교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 라이브 서비스 유형은 특정 의제에 대한 공청회 등을

개최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대학 구성원 전체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셜 미디어 라이브 서비스는 총학생회 선거 시 후보

선거운동 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정보 제공 기능은 스마트 투표 시스템을 의뢰하는 학교 당사자가 특정 의제에

대한 정보를 쉽고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이미 언급

한 바와 같이 아파트·마을 공동체의 경우 이미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정보

교류의 장이 상당하나 학교의 경우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경우 기존

의 홈페이지를 링크하는 식의 메뉴 제공은 스마트 투표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충분

히 유인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림 32> 민간 부문-학교 스마트 투표 구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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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결론

 현재의 온라인 투표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마트 투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범위와 기능의 확산이 필요하다. 즉, 늘어나는 시민의 수요를 충족하고, 시민의 결정

권을 강화하며, 대표자 선출과 단순 선호에만 주목하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다양한 복합적 투표 방식과 편리한 온라인 청원을 통해 토론과 자문

이 가능한 투표, 자발적인 청원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투표, 선호의 범위를 상세하

게 지정할 수 있는 투표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이 청원할 경우에는 의

회에서 토론을 거쳐 제도화가 되는 능동적인 스마트 투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스마트 투표를 도입하기 위한 추진구조의 재정비

와 제도화 및 기술방안과 행정방안의 모색 그리고 전체를 추진할 수 있는 로드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의하면 외국의 투표 방식은 현재의 수동성‧단절성‧기술낙후성을 극복하

고, 시민 중심성, 과정 중심성 및 기술개방성이 확대되고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

다. 아울러, 그 적용범위도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뿐 만 아니라 전세

계적 네트워크, 지방정부, 정당, 비영리기관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기능에 있어서는 대표자 선출뿐 만 아니라 의제제안, 정보제공, 전문가의 상시 자

문, 토론, 후보자 정보 검증 및 공약 검증, 정책결정, 선호 투표가 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탈권위주의 네트워크 시대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투표의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발전방향에서 스마트 투표에 사용되는 신기술의 특징은

개방성, 경제성, 용이성, 융합성, 연결성이 확장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공 부문에 스마트 투표를 적용할 경우 생활정치 지원 활성

화, 의견수렴방식의 다양화, 공적 조정자 역할 강화라는 세 가지 도입원칙을 갖고, 주
민발의 활성화 전략, 투표 기능 다양화 전략, 그리고 협업 전략의 세 추진전략을 구성

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과정은 시범투표, 시행, 확산, 제도화의 로드맵에 따라 현실

화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시민의 결정권을 강화하고, 민주적 스마트 투표 시스템

을 확립하는 구조로 완성될 것이다. 
 민간 부문의 스마트 투표 활성화는 크게 세 가지 확산 전략을 기반으로 한다. 온라

인 참여 의제의 확장, 온라인 참여 채널의 확장, 촉진자 역할의 확장이 그것이다. 온라

인 참여 의제의 확장에서는 공급자에서 풀뿌리 중심의 의제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온
라인 참여 채널의 확장은 투표에서 대화 채널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촉진자 역할의

확장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타 기관들과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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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확산 전략을 바탕으로 민간 부문의 스마트 투표 구현 방안은 아파트·마을

공동체와 학교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정보 제공

기능은 양자 모두에게 중요하다. 아파트·마을 공동체의 경우 이미 지역 공동체의 정

보를 제공하는 제도·비제도 영역의 온라인 플랫폼이 존재한다. 이를 고려하여 이제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이러한 정보 제공 자원들을 한 데 모으는 원샷(one-shot) 플랫폼
으로 기능해야 한다. 한편 학교는 아파트·마을 공동체와 달리 온라인 플랫폼이 발달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에 이 경우에는 사람들을 온라인투표 시스템으로 유인하기에

충분한 정보 제공 기능들을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용자가 특정 의제에 대한 정

보를 쉽고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아파트·마을 공동체는 스마트 투표를 통해 온라인 타운미팅을 경험할 수 있

다. 작은 규모의 공동체일수록 주민이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타운미팅이 가

능한데 이는 소셜 미디어 기반의 라이브 서비스 이용으로 더욱 효과적이다. 소셜 미

디어 기반의 라이브 서비스는 학교 대상의 스마트 투표에도 유용하다. 학교 역시 본

부와 구성원 간 갈등이 점점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 경우 특정 교육 프로그램이나 정

책을 도입할 때 소셜 미디어의 라이브 서비스를 통해 공청회 등을 열게 되면 정책 도

입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투표 구현 방안의 일환으로서 오프라인 기반의 시민참여 교

육 및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다. 이미 많은 제도·비제도 영역에서 다양한 시민참

여 프로그램들을 시행 중에 있다. 더욱이 생활 민주주의 시대의 도래는 이러한 풀

뿌리 수준에서의 다양한 시민참여 시도들을 복 돋운다. 이러한 환경에 힘입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참여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게

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생활 민주주의 시대에 맞는 참여 모델을

탄생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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